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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SBS biz는 3.8일 “영끌족 청년 4,900명 724억 이자탕감” 제하 기사에서 

“청년 신속특례제도가 영끌족까지 도와주냐는 논란도 불거졌는데 지원

받은 청년수가 5천명에 육박”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현재 금융회사, 신복위,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

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*되고 있습니다. 

     * (금융회사) 개인사업자119, (신복위) 신속채무조정,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, 

(법원) 개인회생, 파산 등

 ㅇ 특히, 지난해 9월부터 신용평점 하위 20%의 정상적인 금융거래(대출, 카드

발급 등)가 어려운 저신용, 연체(우려) 청년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신속

채무조정 특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.

 ㅇ 이는, 별도 지원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

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금년중에도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

추진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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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% 저신용 청년에서 

전연령 저신용자로 확대하고, 

 ㅇ 기초생활수급자·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, 연체 

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합니다.

□ 이러한 지원방안들은 신복위의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

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,

 ㅇ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(우려)차주라면 실직, 생계, 학업, 

투병,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, 

 ㅇ 채무조정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, 금융회사의 동의를 

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* 이자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

부담하게 됩니다.

     * 신복위는 금융권과 자체적으로 마련·체결한 ｢신용회복지원협약｣에 따라 금융회사 

동의 하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

 


